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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    문

  별첨 “결의(안)”과 같음

2. 제안이유

  ○ 일본 정부가 2008년 7월 14일 독도 영유권이 사실상 일본에 있다는 

내용의「중학교 사회과목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」를 공표한바, 

향후 해설서는 일본 교과서의 수업지침이 될 뿐 아니라, 일본 민간

교과서를 펴내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

  ○ 이는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략행위이

며 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무시하고, 독도를 자국령으로 명기하

고자 하는 중학교 교과서 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

다.      

  ○ 따라서 우리 군의회 차원에서 일본의 영토 주권 침해 행위를 규탄

하고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련 부처와 

일본정부에 전달하고자 함.

3. 보낼 곳 : 외교통상부, 국토해양부, 행정안전부, 일본정부



독도 수호 결의(안)

     일본정부가 2008년 7월 14일 독도 영유권이 사실상 일본에 

있다는 내용의 『중학교 사회과목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』

를 공표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, 7만 거창군민의 이름

으로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.

   1. 독도는 유구한 세월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한 대한민국

고유의 영토로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확고하

므로,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의 영토권 침해 도발의도를 

즉각 철회하라.

   1.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이 명기 된 중학교 사회과목 신 

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즉각 백지화하고 훼손된 한ㆍ일

간의 관계복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.

   1.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탈 의도

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독도의  

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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